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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6월 2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수석보좌관회의

북송금 사건과 150억원의 수수 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, 정치적으로나 별

개의 사건

 

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검 기간 연장문제에 관해 먼저 말씀하나 

드리겠습니다.

 

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,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해서

는 거의 수사가 완결상태에 있고,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이 새롭

게 불거졌습니다.

 

대북송금 사건과 150억원의 수수 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, 정치적으로나 

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.

 

그래서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

로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

밝혀져야 합니다.

 

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가,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하는 판단

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문제는 국회의 

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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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, 검찰의 수사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

다. 

또 한나라당에서는 '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처리를 협력

하지 않겠다.'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, 정쟁

의 도구이거나 범법혐의자의 도피소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. 법과 원칙

에 따라 국회를 성실히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

특검은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로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.

 

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법리입니다. 법적으

로 별개의 사건이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


